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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3. 8. 23. 선고 2023노1311 판결

판 결 선 고 2023. 11. 16.

주       문

원심판결 중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한다. 

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. 

이       유

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  1.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

 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

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.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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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,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

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.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

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

한다.

  2. 이수명령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

  가. ｢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｣(이하 ‘마약류관리법’이라고 한다)은 ‘마약류사범’에 대

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

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였다(제40조의2 제2항). 여기서 말

하는 ‘마약류사범’이란 마약류를 투약,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(마약류관리법 

제40조의2 제1항).

  나.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매매하였다는 것뿐이다. 피고인이 마

약류의 투약,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‘마약류사범’이 아니므로 마

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.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

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원심판결에는 ‘마약류사범’의 의미를 오해하여 판결에 

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.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.

  3. 결론

 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되(피고인에게 별도의 

부수처분을 명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), 피고인

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
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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